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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 2016. 8. 28(일)

작 성
·

문 의

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조문희 (T. 044-200-2190) 사무관 조해린(T.200-2187)
검 사 김진혁(T.2110-3544)
사무관 오경석(T.2100-4287)
사무관 김지권(T.2110-1932)
사무관 진형구(T.2100-2613)
사무관 박정호(T.204-3617)
경 정 박찬우(T.3150-2168)
수석조사역 최종천(T.3145-8156)
과 장 이상우(T. 810-1047)

법 무 부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(T.02-2110-2676)
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장 이방무 (T.02-2100-4280)
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전영수 (T.02-2110-1930)
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김기한 (T.02-2100-2610)
국 세 청 조사 2 과장 김운섭 (T. 044-204-3601)
경 찰 청 수사 1 과장 이명교 (T.02-3150-2025)
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팀장 김상록 (T.02-3145-8129)
법률구조공단 구조정책부장 이동렬 (T. 054-810-1040)

* 엠바고 : 8.28(일) 16:00 이후 사용
# 공동배포 : 국조실, 법무부, 행자부, 미래부, 금융위, 국세청, 경찰청, 금감원, 법률구조공단

정부,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4,405명 검거

□ 불법 대부업, 불법 채권추심, 유사수신, 금융사기 등 불법사금융은 
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서, 정부는 
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

□ 지난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(’16.3.3일, 연 34.9%→27.9%)에
따라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제기되었고,

ㅇ 국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개월간
(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) 관계부처 합동으로 ‘불법사금융 일제
신고 및 특별단속’을 실시하였습니다.

◇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특별단속 주요성과 ◇

ㅇ 신고기간(6.1~7.31)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 21,291건의

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금융 및 법률상담을 제공

ㅇ 검 경의 집중단속을 통해 4,405명의 불법대부업자, 유사수신업체 

등을 검거(구속 482명)

ㅇ 1,568건의 법률상담, 50건의 소송지원 결정 등 법률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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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일제신고․집중단속 기간 운영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,

① 이 기간에 금감원 등은 21,291여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,

- 검․경 수사의뢰(122건),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연결(149건), 계좌

지급정지(820건)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.

② 검찰․경찰․지자체․국세청 등이 집중적인 수사․단속을 벌인 결과,

- 검찰 경찰은 불법대부업자, 금융사기범 등 총 4,405명을 검거하였으며,

-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․지도를 통해 242건의

위법사항을 적발하여 12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.

- 국세청은 또한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

착수하여 현재까지 조사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

하였습니다.

③ 법률구조공단은 1,568건의 법률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․손해

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.

④ 미래부는 대포폰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

80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

하여 수사의뢰, 과태료 등 19건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.

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확대(200명→500명), 불법금융 파파라치 

도입,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(11건), 금융

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(21회)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

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.



- 3 -

□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,

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‘서민금융진흥원’ 출범(’16.9월) 등 

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

할 것입니다.

ㅇ 특히, 공공․금융기관 사칭 전화․문자 등이 금융사기의 수단으

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

처해 나갈 예정입니다.

ㅇ 또한, 국민들께서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

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불법사금융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

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「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(☎1332)」

또는 경찰서(☎112)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참고 > 주요 검거 및 피해지원 사례

ㅇ (불법대부업) ’16.4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77명에게 3억 6천만원을 빌려주고

1억 2천만원 상당의이자(연 4,300%)를 수취한 무등록대부업자등 17명 검거(경찰)

ㅇ (유사수신) ’14.12월부터 ’16.6월까지 전국 30개 지점을 두고 다수의 투자자

들을 상대로 “00마트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∼3배 이상의

수익을 보장한다”고 하여 1,505억원을 수신한 피의자 77명 검거(경찰)

ㅇ (금융사기) ’14.9월부터 ’15.12월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

“연체기록 삭제로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”며 약 54억원을 편취한

피의자 78명을 검거하고, 이 중 56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․가입․활동죄를

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(검찰)

ㅇ (채무조정) 급전으로 일수대출을 이용하며 고금리와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아

온 J씨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채무조정 협의를 통하여 9개

대부업체의 채무 1,048만원을 탕감받고 1개 대부업체의 채무를 200만원에서

150만원으로 하향 조정(금감원)


